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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우리나라는 최근 저출산화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구구조가 크

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는 고령자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할 사회적 요구의 증대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향후 고령 

보행자 및 운전자가 대폭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고령 운전자

와 보행자 증가에 따라 고령자 교통사고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의 고령인구 증가추세를 고려하면, 교통약자 보행자로서의 

소극적 교통참여자를 넘어 교통강자 운전자로서의 적극적 교통참여

자로서의 고령자라는 관점에서 도로교통 안전정책의 수립, 관련 법제

의 정비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이 보고서는 고령자 관련 도로교통안전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 및 

개선하여 고령자 도로교통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전사회 

기반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2장에서는 고령자의 정의, 고령자 교통사고현황, 고령자 교통행동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현행 고령자 도로교통안전 관련 법체계 및 현황을 검

토 및 분석했다. 이 때 우리나라 도로교통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외에 교통안전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을 관련 부분에서 함께 검토했다.

제4장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고령자 도로교통안전 관련 법제 현황 및 

정책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제5장에서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Abstract

Demographic change is greatly accelerating owing to the increasingly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in Korea. In particula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means greater attention must be paid to 

the social needs of the old, to secure dignified human life for them. It 

also follows that, with a greater number of elderly pedestrians and elderly 

drivers,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involving elderly people is also 

likely to increase.

In light of these considerations, it is an urgent priority to establish road 

traffic safety policies and to introduce related traffic laws for the elderly 

drivers becoming active participants in road traffic from just being vulner-

able pedestrians. 

This report aims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afe society by 

preventing traffic accidents involving elderly people through systematically 

organizing and improving the road traffic safety acts related to aged people 

in advance.

In accordance with the necessity and goals mentioned above, this report 

is constituted as follows:

In chapter 2, the definition of the elderly, current traffic accident situa-

tion of the elderly and the characteristics of traffic behavior of the elderly 

are concisely examined. 

In chapter 3, the current road traffic safety law system related to the 

elderly and its present situation are examined and analyzed. In doing so, 

it focuses on the Road Traffic Act, which can be seen as the funda-

mental law regarding road traffic safety management in Korea, and also 



examines the Traffic Safety Act and the Promotion Law for Vulnerable 

Road Users’ Transportation.

In chapter 4, the road traffic safety related laws and current situations 

in Japan and the USA are examined and current issues are noted. 

In chapter 5, measures to improve the relevant law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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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최근 저출산화 고령화1)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구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즉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여건의 개선과 의료기

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전체 인구의 7.2%가 65세를 넘는 ‘고령화사회’(Aging So-

ciety)로 진입했고, 2008년 7월 501만 6천명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2) 2018년경에는 전체 인구의 14%가 65세를 넘는 ‘고

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3) 향후 2030년 

경에는 이 비율이 20.8%가 되어 세계주요20개국(G20) 가운데 총인구 

중 노인인구의 비중이 네 번째로 높은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4)5)

특히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18

년으로 프랑스(118년), 스웨덴(85년), 미국(72년), 이탈리아(61년), 독일(42

년), 일본(24년) 등과 비교하여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인구의 증가는 고령자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할 사

회적 요구의 증대를 가져온다. 최근 들어 고령자의 사회활동 욕구(봉

1) 인구의 고령화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저
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3조 제1호 참조.

2) 이는 전체 인구의 10.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3)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11.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년에는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비율이 24.3%가 되어 
일본(31.8%), 독일(27.8%), 이탈리아 (27.3%)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했
다. 조선일보, 2010년 5월 14일 기사 참조.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 
htm?articleid=2010051410573222234&linkid=4&newssetid=1352>

5) UN의 정의에 따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
구비율이 75 이상 14% 미만인 사회, 고령사회(aged society)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
상 고령인구 비율이 14% 이상 20% 미만인 사회,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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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활동, 경제활동 참여 등)가 증가하고 있으며, 친교, 건강관리를 위한 

산책, 소일 등을 위해 집밖 통행이 빈번해지고 있다. 고령자의 사회적 

활동영역의 확대는 통행권역의 확대를 필수적으로 초래한다.6) 이에 따

라 향후 고령 보행자 및 운전자가 대폭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실제로 

2010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38만 명에서 519만 명으로 

18.5% 증가했고, 노인운전면허 소지자는 같은 기간 71만 명에서 118만 

명으로 68% 증가하여 대폭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젊은 시절

에 자가용 대중화를 경험한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래 고령

운전자의 수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7) 

이와 같은 고령 운전자와 보행자 증가에 따라 고령자 교통사고(가

해 및 피해 모두)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우리나라의 고

령자 교통사고 사망자비율은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2006년 기준 OECD 가입 국가 중 65세 이상 고령자 교통

사고 사망자 수는 우리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37.7명으로 가장 많았

으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12.6명)의 약 3배, 사망자수가 제일 적

은 영국(5.9명)의 약 6배 수준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서 고령사망

자 점유율도 2005년 26.7%, 2006년 27.4%, 2007년 29.0%를 나타내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동안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

이보호구역’(School zone)의 지정, 교통안전법 제23조 제3항부터 제5

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8) 각종 교통안전 프로그

6) 윤대식/안영희, 고령자의 통행특성과 통행행태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38권 제7
호,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2003. 12, 92쪽.

7) 박준환, 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대책, 국회입법조사처, 2010. 6. 
11, 1쪽.

8) 그동안 경찰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과 질서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지
방경찰청 및 경찰서별로 교통안전교육 순회전담경찰관을 지정하여 각급 유치원, 학
교를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60여개의 ‘교통공원’을 운영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대구,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3
개 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건립을 위하여 약 146억원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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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추진 등을 통하여 어린이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는 반

면,9) 고령자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한 법제적 노력과 관심은 상대적으

로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의 고령인구 증가추세를 고려하면, 교통약자 보행자로서의 

소극적 교통참여자를 넘어 교통강자 운전자로서의 적극적 교통참여

자로서의 고령자라는 관점에서10) 도로교통 안전정책의 수립, 관련 법

제의 정비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교통약자인 고령자가 도로를 

보행하는 경우(고령보행자),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고령운전자) 등 

각각의 특성에 따른 도로교통안전 관련제도 정비, 고령자의 운전능력

을 고려한 운전면허제도 개선,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교육제도 확충 등 

도로교통법제의 전반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고령자 관련 도로교통안전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 및 개

선하여 고령자 도로교통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전사회 기

반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위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을 보조한 바 있다. 또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대
형화한 교통안전교육체험센터 건립을 위하여 342억원의 예산을 보조하는 등 어린
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 경찰청, 
경찰백서, 2009, 193쪽 이하 참조.

9) 어린이 교통사고 추세 (단위 : 건, 명)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발생(건) 26,852 23,301 24,209 22,226 20,495 19,223 18,146
사망(명) 489 468 394 296 284 276 202
부상(명) 30,823 27,135 29,435 27,431 25,314 23,880 22,806

출처 : 경찰청, 경찰백서, 2008, 217쪽.
10) 이상윤, 일본의 고령자 도로교통 안전법제의 동향, “주요국의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도로교통안전법제 최신 동향”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0. 5. 28, 1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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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에서는 고령자의 정의, 고령자 교통사고현황, 고령자 교통행동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현행 고령자 도로교통안전 관련 법체계 및 현황을 고

령보행자와 고령운전자로 나누어 검토 및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우

리나라 도로교통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외에 교통안전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

의 증진법 을 관련 부분에서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고령자 도로교통안전 관련 법제 현황 

및 정책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본과 미국의 고령

자 도로교통안전 관련 법제 및 정책은 주로 고령운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고령보행자에 관한 것은 

해당 부분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현행 고령자 도로교통안전법제의 현황 분석과 외국의 

고령자 도로교통안전 관련 법제 현황 및 시사점을 기초로 입법적 개

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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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용  어 연령 기준 비  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

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
조 제1호)

고령자 55세 이상
준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

제 2 장 고령자의 정의, 고령자 교통사고현황 및 
       교통행동특성

제 1절 고령자의 정의

고령자에 대한 정의는 보는 시각이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연령을 기준으로 정의된다. 현행법상 고령자 역시 연령을 기준으로 

정의되는데, <표-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법률 제명에서 ‘고령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

진에 관한 법률 을 들 수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고령자는 “인구와 취

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제2조 

제1호)를 말하고, 이 법의 위임을 받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고령자를 “55세 이상의 사

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UN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고령자 보다 

10년 이상 더 낮게 보고 있다. 또한 이 법은 고령자 이외에 ‘준고령자’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한편 고령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국민연금법 상 노

령연금의 급여대상자는 60세 이상이며, 노인복지법 과 국민기초생

활보장법 상 노인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은 고령

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노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노인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표-1> 현행법상 고령자(노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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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용  어 연령 기준 비  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5조, 
제68조)

고령자 61세 이상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기초노령연금법(제3조) 노인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법(제26조) 노인 65세 이상 경로우대

국민연금법(제61조) 노인 60세 이상 노령연금

이처럼 현행법상 ‘고령자’라는 용어와 ‘노인’이라는 용어를 혼용해

서 사용하고 있고, 그 범위 역시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며, 용어의 정

의나 범위 한정 없이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11) 또한 각종 고령자(노

인)관련 통계수치 역시 대개는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60

세 이상의 인구도 통계분석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밖에 정부, 

학계, 실무계에서도 ‘노인’과 ‘고령자’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 연구에서도 ‘고령자’와 ‘노인’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로 하

고, ‘65세 이상의 자’로 보기로 한다.  

제 2절 고령자 교통사고현황

1. 사고현황

<표-2>에 제시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전체 교통사고의 전국기준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는 지

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8년의 경우에는 총 215,822건

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2007년에 비해 2.0% 증가했고, 사망자는 5,870

명으로 4.8% 감소했으며, 부상자는 338,962명으로 0.9% 증가했다. 

11) 예를 들면,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제1항, 교통약자의 이
동편익 증진법 제2조 제1호,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조 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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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고령자(65세 이상)

발  생 사  망 부  상

2007년 21,234 1,786 22,013

2008년 23,012 1,735 24,168

대  비 8.9% -2.9% 9.8%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발생 260,579 231,026 240,832 220,755 214,171 213,745 211,662 215,822

사망 8,097 7,222 7,212 6,563 6,376 6,327 6,166 5,870

부상 386,539 348,149 376,503 346,987 342,233 340,229 335,906 338,962

<표-2> 연간 교통사고(인적사고) 발생현황 

(단위 : 건, 명)

출처 : 경찰청, 경찰백서, 2009, 183쪽.

<표-3> 고령자교통사고 발생현황

(단위 : 건, 명)

출처 : 경찰청, 경찰백서, 2009, 187쪽.

이에 반하여 <표-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2008년 

고령자교통사고는 23,012건 발생하여 1,735명이 사망하고, 24,168명이 

부상당했다. 이는 2007년 고령자교통사고가 21,234건 발생하여 1,786

명이 사망하고, 22,013명이 부상당한 것과 비교할 때 사망자는 2.9% 

감소했으나, 발생건수는 8.9%, 부상자수는 9.8% 증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2>와 <표-3>의 통계를 종합해 볼 때 전체 교통사고의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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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오전 08시~오후 20시 오후 20시~익일 오전 8시

계
건  수 점유율 건  수 점유율

14세 이하 129 4.5 34 1.1 161
15-64세 이하 1,553 54 2,417 80.5 3,970

65세 이상 1,194 41.5 551 18.3 1,745
불명 2 2 4
계 2,878 100% 3,004 100% 5,882

있으나, 고령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부상자수는 큰 폭으로 증가

하고 있어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고령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고특성

이하에서는 고령자 교통사고특성을 주야별 시간대별, 용도(차종)

별 사고유형별, 법령 위반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주야별 시간대별 사고특성

아래의 <표-4>에서 나타는 것처럼 연령별 주야별 사망건수를 보면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 고령층 교통사고는 41.5%를 차지하고, 오후 

8시~익일 오전 8시 사이는 18.3%를 차지하여 주12)간의 사고가 차지하

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령자 사망자 1,745명 중 1,194

명인 약 68%가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 사망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령자 교통사고의 경우 주로 주간에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고

령자들의 야간 활동이 청장년층에 비하여 적은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표-4> 연령별 주야별 사망건수

출처 : 도로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통계검색, 2008 재구성.

12) 주(晝, 낮)는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2009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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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업용 비사업용

계승
용

승
합

화
물

기
타 계 승

용
승
합

화
물 

기
타 계

14세 
이하

5 14 6 2 27 36 9 17 0 62 89

15-64세 
이하

171 81 74 18 344 534 53 160 6 753 1,097

65세 
이상

61 71 65 18 215 383 46 202 9 640 855

불명 1 0 0 0 1 2 0 0 0 2 3

계 238 166 145 38 587 955 108 379 15 1,457 2,044

구 분

자동차
승차중

이륜차
승차중

자전거
승차중 보행중 기타 계

건
수

점
유
율

건
수

점
유
율

건
수

점
유
율

건
수

점
유
율

건
수

점
유
율

건
수

점
유
율

14세 
이하

42 26.1 7 4.3 16 9.9 90 55.9 6 3.7 161 100

(2) 용도(차종)별 사고유형별 사고특성

아래의 <표-5>와 <표-6>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령층 교통사고의 

경우 전체적으로 사업용 보다 비사업용 사고가 많았고, 차종별로 승

용차가 많았다. 그리고 <표-6> 및 <표-7>을 종합해서 알 수 있는 것처

럼 고령층 교통사고의 경우 차종별로 승용차가 많았지만, 다른 연령

층과 비교해볼 때 특히 이륜차 및 기타(원동기장치, 자전거)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용도별 사고유형별 보행 사망자

출처 : 경찰청, 경찰백서, 2009, 182쪽.

<표-6> 연령대별 사고시 상태별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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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자동차
승차중

이륜차
승차중

자전거
승차중 보행중 기타 계

건
수

점
유
율

건
수

점
유
율

건
수

점
유
율

건
수

점
유
율

건
수

점
유
율

건
수

점
유
율

15-64세 
이하

1,805 45.5 557 14 118 3 1,140 28.7 350 8.8 3,970 100

65세 
이상

198 11.4 214 12.3 176 10.1 903 52 244 14.1 1735 100

불명 0 0 0 4 0 4 0.0

계 2,045 778 310 2,137 600 5,870 100

구   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14세 이하 98 0.9 2 0.4 142 1.1

15-64세 이하 9,185 86.4 390 75.4 10,938 87.4

65세 이상 995 9.4 122 23.6 1,062 8.5

불상 351 3.3 3 0.6 376 3.0

계 10,629 100 517 100 12,518 100

출처 : 경찰청, 경찰백서, 2009, 173쪽.

<표-7> 연령대별 이륜차 교통사고

출처 : 경찰청, 2009년판 교통사고통계, 2009, 100쪽.

(3) 법령 위반별 사고특성

<표-8>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법령위반별로는 안전운전불이행에 

따른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과 교차로운행방법 위반, 중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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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발생건수 사망자 부상자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운

전

자 

법

령

위

반

과  로 0 0.0 0 0.0 0 0.0

과  속 80 0.3 31 1.8 68 0.3

앞지르기방법위반 13 0.1 3 0.2 13 0.1

앞지르기금지위반 82 0.4 12 0.7 83 0.3

중앙선침범 1,325 5.8 135 7.8 1,588 6.6

신호위반 1,929 8.4 108 6.2 2,103 8.7

안전거리미확보 1,298 5.6 22 1.3 1,481 6.1

일시정지위반 66 0.3 2 0.1 81 0.3

부당한 회전 210 0.9 11 0.6 208 0.9

우선권양보불이행 2 0.0 0 0.0 2 0.0

진로양보불이행 19 0.1 0 0.0 20 0.1

안전운전불이행 14,222 61.8 1,228 70.8 14,451 59.8

난폭운전 0 0.0 0 0.0 0 0.0

교차로운행방법위반 1,658 7.2 67 3.9 1,917 7.9
보행자보호의무위반 919 4.0 81 4.7 844 3.5
차로위반(진로변경) 132 0.6 7 0.4 156 0.6

직진우회전진행방해 449 2.0 14 0.8 540 2.2

철길건널목통과방법 1 0.0 0 0.0 1 0.0

긴급차피양의무위반 0 0.0 0 0.0 0 0.0

기  타 603 2.6 14 0.8 607 2.5

계 23,008 100.0 1,735 100.0 24,168 100.0

정비불량 1 0.0 0 0.0 2 0.0

보행자과실 3 0.0 0 0.0 3 0.0
계 23,012 100.0 1,735 100.0 24,168 100.0

침범 등 주로 치사율13)이 높은 법령위반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표-8> 법령 위반별 고령자 교통사고

출처 : 경찰청, 2009년판 교통사고통계, 2009, 95쪽.

13) 치사율이란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자수를 교통사고 발생건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치사율(%) = 교통사고사망자수/교통사고발생건수×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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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 결

이상의 교통사고 분석을 통하여 고령자 교통사고는 주간 사고가 많

고, 대부분의 고령운전자는 청장년 운전자에 비해 야간운전자나 장시

간 운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속도위반이 적은 특징을 나타낸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령자의 야간 및 장거리 운전시 사고가 적은 

점은 업무목적의 운전이 적다는 점에 가장 큰 원인이 있고, 속도위반

으로 인한 사고가 적은 것은 고령자들이 정신적 정서적 안정성이 높

으며 젊은 층의 특징인 도전적인 운전성향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14) 다만, 안전운전불이행, 신호위반과 교차로운행방법 위반, 중

앙선침범 등 주로 치사율이 높은 법령위반사고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제 3절 고령자 교통행동특성

노화에 따른 고령자들의 신체능력 저하는 교통상황에 대처하는 능

력의 현저한 저하를 가져오고 이는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에 대하여 

주어진 교통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통사고의 위

험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하에서는 보행자와 운전자로 나누

어 고령자의 교통행동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보행자

(1) 심리적 인지적 특성

고령보행자는 수시로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응하려고 하기 보다는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여 행동하려는 경향이 크고 인지기능 퇴화 등

14) 김중한, 고령화 사회에 따른 고령층 교통안전 대책 방안, 도로교통안전공단, 2008, 
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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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순간적인 기억력 상실로 연속적 행동시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위험 예측능력과 위험인지능력 역시 보통

의 성인에 비해서 떨어진다.15) 

(2) 보행행동특성

고령자는 도로 폭이 넓어지면 도로 중앙부를 걷는 경향을 보이고, 

보행 궤적이 흔들거린다. 또한 보행 중에 고령자는 사선횡단을 하기

도 한다. 상점이나 간판을 보면서 걷는 경향이 있고, 정면에서 오는 

자전거를 회피할 수 있는 여력을 갖지 못하며, 소리나는 방향으로 얼

굴을 돌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16)

(3) 신체적 기능

노화에 따라 사람에게는 다양한 신체적 변화가 수반된다. 이러한 노화현

상에 의해 실제로 보행과 관련이 있는 감각기관 역시 쇠퇴하게 된다. 이러

한 감각기능의 저하는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1) 시 력

고령화로 인한 고령자들의 신체 변화 중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

는 녹내장, 백내장, 당뇨, 각막의 퇴화 등으로 인한 시각적 기능 저하

현상이다. 즉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동공의 지름이 줄어들게 되고, 이

에 따라 빛이 눈으로 들어오는 양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60세 노인

은 20세의 젊은이가 받아들이는 빛의 3분의 1 정도 밖에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17) 이에 따라 접근차량을 확인하거나 교통신호 및 표

지판을 확인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백내장 질환자의 

15) 여운웅 외, 고령화 사회의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연구,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2007. 12, 9쪽.

16) 여운웅 외, 앞의 보고서, 10쪽.
17) 장인협 외,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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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투명도가 저하되어 시야확보에 어려움과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단순히 시력이 나빠져서 사물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측면도 있지만, 

안구 조절작용과 암순응 능력의 쇠퇴, 색채 지각의 변화 등에 따라 

교통상황에 재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2) 청 력

연령이 높아질수록 청력도 손상되는데,18) 이것은 접근 차량의 소리

를 구별하고 주의를 집중하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소음이 심한 상황

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뒤에서 오는 차량의 접근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경음기가 울려도 주의하지 못하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는 점 등의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19)

3) 주의, 반응시간, 정보처리

신체기능의 노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찾아내고 탐색하는 능력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 관련 없는 정보와 관련 있는 정보를 구분하는 데

에도 마찬가지다. 정보를 처리하고 선택하며 반응하는 과정 역시 느

려진다. 고령자들은 복잡한 교통상황이나 교통혼잡상태에서 여러 가

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20)

4) 운동기능

고령 보행자는 균형을 유지하고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폭

을 짧게 유지하며 천천히 걷는 경향이 있다. 또한 목의 유연성 부족

18) 20세부터 89세까지 정상적인 청각능력을 유지해 온 남 녀 280명을 대상으로 연
령 증가에 따른 청력의 변화 양상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0대 연령군에서부터 
고음영역인 8,000Hz에서 42.5-45.0db의 급격한 감퇴가 일어나기 시작하여 연령이 높
을수록 점차적으로 저음영역으로 진행되어 갔다고 한다. 정태인, 노인성 난청의 청
각학적 고찰, 대한이비인후과 학회지, 1969. 12, 31쪽 이하 참조.

19) 여운웅 외, 앞의 보고서, 9쪽.
20) 여운웅 외, 앞의 보고서,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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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안전하게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 전이나 횡단 중에 주위를 

둘러보기 위해 머리를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진다. 고령자층은 위험한 

교통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인 운동능력 측면에서 

민첩성이 청년의 33%에 불과하고, 각근력(脚筋力)21)의 경우에는 50% 

정도, 평형성은 33% 정도를 나타낸다고 한다.22)

5) 보행속도

고령자의 각근력 저하는 보행속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청

장년층의 경우에는 초당 보행속도가 1.4m 정도인데 반하여, 고령자층

의 경우에는 약 74% 수준인 1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횡단보도 

등에서 사고위험이 높게 나타난다.23) 

2. 운전자

(1) 시각적 특성

사람이 사물을 보기 위해 필요한 빛의 최소량이 나이가 들수록 증

가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25세 이상의 운전자는 야간에 시각적 

정보를 얻기 위해 주간보다 두 배 더 많은 양의 빛을 필요로 하는데, 

75세 운전자의 경우에는 주간보다 32배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24) 이

처럼 고령자는 높은 조명도의 빛을 필요로 하므로 야간에 교통안전표

시 신호와 네온사인과의 구별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간보다는 야간

운전 중에 취약함을 나타낸다.25) 

21) 각근력은 다리근육의 힘을 말한다.
22) 여운웅 외, 앞의 보고서, 9-10쪽.
23) 여운웅 외, 앞의 보고서, 10쪽.
24) 여운웅 외, 앞의 보고서, 12쪽.
25) 김경수, 교통참여자의 의식분석을 통한 교통안전 증진방안 연구 - 교통약자를 중
심으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6, 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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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울 때 감각 반응을 유도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최소량인 암

순응 역치도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고, 적응 시간도 이와 유사하게 증

가한다. 정지된 물체의 세부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역시 나이가 

들수록 저하된다. 

접근하는 차량의 전조등에 의한 섬광 효과는 도로 중앙 백색선 등

의 노면 표시를 지각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1.6 역광수준인 

젖어 있는 도로에서 35세 운전자는 도로표기선을 110피트까지 볼 수 

있지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75피트만 볼 수 있는 등26) 고령운전자의 

경우 노면 표시 지각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 인지적 특성

1) 정보처리와 선택적 주의

운전자는 운전 중에 많은 정보를 탐색하고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처리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행해져야 한다. 그

런데 노화에 따라 고령운전자들은 상황을 지각하고 습득한 정보 중 

무의미한 정보와 유의미한 정보를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27)  

2) 단기기억

단기기억 쇠퇴로 통과시간을 평가하거나 다른 차량의 속도를 판단

하는 능력의 감소로 혼란을 겪거나 잘못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28)

26) 여운웅 외, 앞의 보고서, 12쪽.
27) 김중한, 앞의 보고서, 207쪽.
28) 여운웅 외, 앞의 보고서,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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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움직임과 속도변화의 탐지

고령자들은 움직임을 탐지하는 능력이 저하되며, 차를 멈추거나 속

도를 떨어뜨리거나 속력을 내고 줄이는 것 등을 잘 탐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29)

(3) 반응특성

반응시간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한다. 따라서 고령운전자가 청 장년

층 운전자에 비해 더 많은 지각 시간과 반응 시간을 필요로 한다. 

(4) 기 타

청각능력 저하, 사고 신경능력의 둔화로 복합적인 도로교통상황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동시에 여러 사항을 함께 수행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저하된다. 또한 고령화 과정에서 근육, 인대, 뼈, 관절, 연골 

등이 약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체력, 유연성, 감각 등을 저하시켜 운

전시 요구되는 운동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게 된다.30)

29) 여운웅 외, 앞의 보고서, 13쪽.
30) 여운웅 외, 앞의 보고서,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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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현행 고령자 도로교통안전 관련 
           법체계 및 현황

제 1절 고령자 도로교통안전 관련 법체계

1. 교통안전법

교통안전법 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추진체계 및 시책 등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함으

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제1조)을 목적으로 1979년 12월 28일 

제정 공포되었고, 2006년 12월 28일 전부개정되었다. 이 법은 도로교

통 수단뿐 아니라, 철도차량(도시철도를 포함함), 선박 등 수상 또는 

수중의 항행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 항공기 등 항공교통에 사용

되는 모든 운송수단을 대상으로 하는(교통안전법 제2조 제1호 참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 대하여 국민 또는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

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고(제3조), 교통시설설치 관리자, 교통수단 제조사업자, 교통수단운

영자, 차량운전자, 보행자 등에 대하여 교통수단의 안전한 설치 관

리, 제조, 운영, 운행 등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4조-제8조). 

또한 이 법은 교통안전정책심의기구, 교통안전기본계획,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시책 및 세부시책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제1조)을 목적으로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41호로 제정되어 1962년 1월 20일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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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개정 내용

1999년 1월 29일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571
2호, 1999년 1월 29일 
시행)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5년
마다 받던 정기적성검사를 7년마다 받도록 그 기간
을 연장했으나,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함

2006년 4월 28일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793
6호, 2008년 6월 1일 
시행)

- 도로에서 보행 또는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안전조치 실시 의무

를 규정함(제11조 제5항 제4호 신설)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
여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는 노인보호구역을 지

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의2 신설)

2007년 12월 21일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873
6호, 2008년 6월 22일 
시행)

보행이 어려운 노인을 위하여 최고속도가 시속 20
km 이하로만 운전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도 운전할 수 

있도록 함

행되었다. 이 법은 제정 이후 1984년 8월 4일과 2005년 5월 31일 전

부 개정된 것을 포함하여 2009년 12월 31까지 총 49회에 걸쳐 개정되

었다. 이 법은 보행자의 통행방법(제8조-제12조의2), 차마의 통행방법

(제13조-제42조),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제43조-제56조),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제57조-제67조), 도로의 사용(제68조-제

72조), 교통안전교육(제73조-제79조), 운전면허(제80조-제95조) 등 도로

교통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노인보호구역 지정 관리 제도’, ‘정기적성검사의 특례’, ‘경

찰공무원의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여 고령자 도로교통 안전법제의 기

초를 이루고 있다. 도로교통법 상 고령자 도로교통안전과 관련된 개

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9>와 같다.

<표-9> 개정 도로교통법상 고령자 도로교통 안전 관련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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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개정 내용

2009년 12월 29일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984
5호, 2010년 6월 30일 
시행)

자전거의 통행방법 등에 관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도로교통법 에 옮겨 규

정하면서, 교통사고에 취약한 노인은 자전거를 타
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되,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을 서행하거나 필요시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등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도록 함

(제13조의2 제4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수

단의 이용 및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비율이 증가

(2004년 기준 전체 인구의 25%)함에 따라 이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

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82호로 제정되어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은 교통안전기본법 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 수단뿐 아니라, 

철도차량(도시철도를 포함함), 선박 등 수상 또는 수중의 항행에 사용

되는 모든 운송수단, 항공기 등 항공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

을 대상으로 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2호).

이 법은 ‘고령자’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

령자’의 정의 및 범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

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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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제3조)라고 규

정하여 소위 ‘이동권 또는 교통권’을 선언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제6조-제8조),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의무화(제9조-제12조), 저상버스의 도입과 도시철도차량에 

교통약자전용구역의 할당(제15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운영(제16조), 

교통이용정보 등의 제공(제17조),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운영(제18조-

제24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 2절 현행 도로교통법상 고령자 도로교통
안전제도

1. 도로교통법상 고령자의 정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도로교통법 은 ‘고령자’에 대하여 별다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고령자라는 용어 역시 사용하고 있지 않

다. 도로교통법 은 오히려 ‘노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법은 노인을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제11조 제5항 제

4호), 이 보고서에서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고령자로 이해하고 있는

바, 도로교통법 상 ‘노인’과 이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고령자’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31)

2. 고령보행자 보호제도

현행 도로교통법 은 고령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구역 지

정 관리제도’, ‘경찰공무원 안전조치 실시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31) 이 보고서에서 도로교통법 조문과 제도를 언급할 때는 ‘고령자’라는 용어로 대
치함이 없이 ‘노인’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제 2절 현행 도로교통법상 고령자 도로교통안전제도

33

종   류 내   용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
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
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 노인보호구역 지정 관리제도

1) 의 의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하 “시장등”이라 

한다)가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행정안

전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

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시장등이 노인을 위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도로를 노인보호구역(Silver Zone)이라 한다. 이 

제도는 고령화에 따른 감각 및 인지기능의 감퇴, 시감각 기능의 급격

한 저하 등 고령자의 교통행동의 특성32)을 고려한 교통안전대책의 하

나로서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 교통약자 보행자로서의 소

극적 교통참여자로서의 고령자라는 관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2)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도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도로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

른 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주변도로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해당 시설은 다음의 <표

-10>과 같이 보다 세분화된다(노인복지법 제32조, 제34조, 제36조 참조). 

<표-10>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내용

32) 김인석, 고령운전자 운전행동 : 운전확신 및 행동오류, 2007년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 논문집, 2007, 4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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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내   용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
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
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

의료

복지

시설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
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
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
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
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
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전문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노인

여가

복지

시설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
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
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
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
하여 건전한 취미생활 노인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
로 하는 시설

노인휴양소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
로 하는 시설

3)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2항은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

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

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5월 1

일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절

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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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83호)이 제

정 시행중이다.33) 

지정신청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에서 노

인복지시설을 설립 운영하는 자(이하 “노인복지시설의 설립 운영자”

라 한다)의 건의를 받아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시장 군수는 관할구

역 안의 노인복지시설의 설립 운영자의 건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장

에게 각각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노인보호구역의 지

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현장조사 및 지정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노인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받은 때

에는 i) 노인복지시설 주변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수요, ii) 노

인복지시설 주변도로의 신호기 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현황, 

iii) 노인복지시설 주변도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iv) 노인복지시

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수 및 통행로의 체계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같

은 조 제2항).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조사 결과 신청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인복지시

설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지름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상과 같은 절차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이하에서 살

펴볼 것처럼 당해 보호구역에 노인보호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이 설치

되고, 노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금지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33) 도로교통법 은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은 행정안전부 단독 부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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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보호구역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

신호기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 대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

적으로 설치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제6조 제1항), 신호기의 보행등

의 녹색신호시간은 노인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설정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이 규칙은 노인의 평균 보행

속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도로부속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노인보호구역 안에 i) 노인보호구역 

도로표지, ii) 도로반사경, iii) 과속방지시설, iv) 미끄럼방지시설, v) 방

호울타리, vi)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교통사고의 위

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

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이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도로관리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부터 도로부속물의 설

치 요청을 받으면 해당 도로부속물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유

지 관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리고 도로관리청은 노인보호

구역이 시작되는 간선도로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에 설

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5) 노인안전을 위한 조치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이처럼 노인보호구역 지정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노인보호구역에 노

상주차장이 설치될 경우 통행량과 교통수요가 늘어나게 되어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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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노인 보호에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34) 이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

사와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등”이

라 한다)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

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명하고 

있고(같은 규칙 제8조 제1항), 노인보호구역안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그것을 폐지하거나 노인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

으로 이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자동차의 통행제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노인보호구역안에서 구간별 시간대

별로 i)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ii) 자동차의 정차 또

는 주차를 금지하거나, iii)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거나, 

iv)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9조 

제1항). 이 때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교통안전교육

한편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은 경찰서장에 대

하여 노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

할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안전보행에 대한 지도 등 교통안전교

육을 실시할 것을 의무지우고 있다(제10조). 그런데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은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규칙 제10조상의 경찰서

장의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책무가 노인보호구역이 설치된 노인복지시

34) 방극봉, 도로교통법 해설, 한국법제연구원, 2010, 9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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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서의 교통안전교육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규율은 도로교통법 상 교통

안전교육에 관한 조항에서 다루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할 것이다. 

이 조항의 수범자의 이해가능성 도모의 측면에서도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운전자의 주의의무

도로교통법 은 차마의 운전자에 대하여 시장등이 노인보호구역에

서의 차마의 통행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준수하고 노

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12조의2 

제3항). 다만, 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그 실효적 집행을 위해서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7) 노인보호구역 지정 관리계획 및 재정상의 조치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은 “지방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호구역 

지정 관리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별지 제2

호서식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관리계획에 의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

장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수립하여야 할 연도별 계획에는 i) 보호구역을 지정할 노인복지시설의 

수, ii) 보호구역 안에 설치하여야 할 신호기 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

의 종류 및 수량, iii)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iv) 보호구역 안에 설치하여야 할 신호기 안전표지 및 도

로부속물의 종류별 도로관리청별 소요예산 총액(유지 보수비용을 포

함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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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연도

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도로관

리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

다)의 관계자를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지역

의 특색에 맞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5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

장 또는 군수는 연도별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노인보

호구역 지정이 예산상의 이유로 지연되거나 배제되는 것을 미연에 방

지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은 노인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절차 및 기

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위임하는 것인데, ‘노인보호구역 지정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은 엄격하게 이해할 때 그 수권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르면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시

행규칙 차원에서 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을 두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노인보호구역 지정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은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차원이 아니라 도로교

통법 에 위치지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노인보호구역 지정 관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 확보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관련

하여 같은 규칙 제5조상의 재정상의 조치에 관한 조항 역시 법률 차

원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경찰공무원 안전조치 실시의무

도로교통법 제11조 제5항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의 보행이나 횡단보도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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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할 의무를 부과하여 ‘노인보호구역’뿐 아니라, 그 밖의 지역에서도 

고령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3. 고령운전자 보호제도

(1) 운전면허제도

1) 운전면허 취득

현행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본문은 “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

정하여 일반적으로 운전면허취득시 고령자와 비고령자를 구분하고 있

지 아니하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제2조 제18호 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35)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

자가 최고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

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

한 것처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은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

약자 중에는 ‘고령자’가 포함된다. 이처럼 도로교통법 은 최고속도가 

시속 20km 이하로만 운전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운전면

허를 취득하지 않고도 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이 어려운 고

령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은 ‘고령

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그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를 내

리고 있지 아니한 바,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시

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도 되는 자

인지 그렇지 아니한 자인지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와 더불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과 도로교통법

35)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
기를 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제 2절 현행 도로교통법상 고령자 도로교통안전제도

41

구   분
65세 미만 운전면허 

소지자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제1종 
운전면허 

정기적성

검사기간

최초의 

정기적성

검사기간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

터 기산하여 7년이 되
는 날부터 6개월 이내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

터 기산하여 5년이 되
는 날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정기적성

검사기간

직전 정기적성검사기간 

시작일부터 기산하여 7
년이 되는 날부터 6개
월 이내

직전 정기적성검사기간 

시작일부터 기산하여 5
년이 되는 날부터 6개
월 이내

상의 ‘고령자’와 ‘노인’의 용어를 단일화 한다면, 양 법령 적용시 통일

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2) 운전면허증 갱신

도로교통법 이 운전면허제도와 관련하여 고령자와 비고령자를 구

분하여 규율하고 있는 경우로는 운전면허증 갱신제도를 들 수 있다. 

즉 도로교통법 은 제1종 운전면허증 갱신의 전제요건으로 정기적성

검사에 합격할 것을 들고 있는데(제87조 제2항), 정기적성검사기간의 

경우 다음의 <표-11>과 같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와 65세 미만 

운전면허 소지자를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다. 

<표-11> 제1종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기간 

이와 같은 구분이 의미를 갖는 이유로는 운전면허 교부시 지방경찰

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행정

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제80조 제3

항), 운전면허 교부시 외에 지방경찰청장은 적성검사(정기적성검사와 

수시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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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

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새로이 붙이거나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참조).

i)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조건(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

전하도록 하는 조건, 가속페달 또는 브레이크를 손으로 조작하는 

장치, 오른쪽 방향지시기 또는 왼쪽 엑셀러레이터를 부착하도록 하

는 조건), 

ii) 의수 의족 보청기 등 신체상의 장애를 보완하는 보조수단을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 

iii)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청각장애인표지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

을 별도로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이 때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상의 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2 이상의 조건을 병합하

여 부과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참조).

이에 따라 65세 이상의 제1종 운전면허 고령소지자에 대하여 정기

적성검사를 통하여 신체의 고령화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와는 달리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와 65세 미만 운전면허 소지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최초의 운

전면허증 갱신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9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로, 그 밖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

허증 갱신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9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하여(제87조 제3항)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도 운전

면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36) 

36) 2종 보통 운전면허의 경우 면허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는 폐지되었다.



제 2절 현행 도로교통법상 고령자 도로교통안전제도

43

따라서 지방경찰청장은 제1종 운전면허 고령소지자의 경우와는 달

리 제2종 운전면허 고령소지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성검사를 통하여 고

령화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88조 제1항

은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제9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함)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4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앞서 언급한 

조건을 새로이 붙이거나 바꿀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제2종 운전면허 고령소지자에 대하여 고령화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는 i)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병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ii)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에 한한다), 앞을 보지 못하

는 사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iii) 양팔의 팔꿈

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

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iv)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도로교통법 제82

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v)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 등

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vi) 같은 법 제

89조에 따라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가 경찰청장에게 통

보된 경우를 말한다(같은 법 제8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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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상과 같은 사유 중 직접적 일반적 고령화에 따른 사유로

는 ‘v)’와 ‘vi’ 정도를 들 수 있을 것인데, 특히 ‘v)’의 경우 그 규정 내

용이 매우 불확정적이어서 실제 법을 집행할 때 이를 들어 수시적성

검사를 의무화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운전면허(연습

운전면허를 제외함)를 받은 사람이 이상과 같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는 점에

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수시적성검사제도를 활용하여 신체의 고령

화에 따른 새로운 조건 부과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로는 ‘vi)’ 정도를 

들 수 있는 바,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

한다. 따라서 수시적성검사제도를 활용하여 신체의 고령화에 따른 새

로운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2) 교통안전교육제도

현행 도로교통법 상 교통안전교육은 크게 일반교통안전교육과 특

별교통안전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1) 일반교통안전교육

일반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 취득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의무적으

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73조 제1항 본문). 

일반교통운전교육은 i) 운전자로서의 기본예절, ii)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 지식, iii) 안전운전능력, iv)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같은 법 제73조 제1항 각호), 교육과

목, 구체적인 내용, 방법, 시간은 <표-12>와 같다(같은 법 시행령 제37

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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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시간

교통질서
안전운전을 위한 태도, 성격 및 행
동의 형성

시청각 교육 20분

교통사고와 

예방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시청각 교육 20분

자동차운전

의 기초이론
도로교통 이해하기 시청각 교육 20분

<표-12> 일반교통안전교육의 과목 내용 방법 및 시간

2) 특별교통안전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은 i)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

전면허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람, ii) 교통사고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

람으로서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있는 사람, iii)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처분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있는 사람, iv) 교통법규의 위반 등 ‘ii)’ 및 ‘iii)’의 사유 외

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가운

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v)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

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받는 교육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7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그런데 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

73조 제2항 본문은 “자동차등의 운전자 또는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이

나 효력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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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대     상

교통법규교육
교통법규와 안전 등

에 관한 교육 

교통법규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

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

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

는 사람(과거 1년 이내에 동교육을 받
지 아니한 사람에 한함)

교통소양교육

교통사고의 예방, 
술에 취한 상태에

서의 운전의 위험 

-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술에 취한 상
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

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

있으나, 같은 항 각호 중 4호 및 5호는 “4. 교통법규의 위반 등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

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5. 교통법

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임의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문과 각호의 규율 방

식에 모순이 있는바, 이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제4호

에서 굳이 처분을 받게 된 사람과 받은 사람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교육 대상에 따라 각각 다음의 <표-13>과 같이 

구분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4시간 

내지 8시간의 교육으로 실시된다(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참조).37) 

<표-13> 특별교통안전교육 내용 및 대상

37)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은 i) 교통질서, ii) 교통
사고와 그 예방, iii) 안전운전의 기초, iv) 교통법규와 안전, v) 운전면허 및 자동차
관리, vi)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4시간 내지 8시간의 교육으로 실시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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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대     상

및 안전운전 요령 

등에 관한 교육

로서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있는 사람

- 교통법규의 위반 등 가목에 따른 사
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

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
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처분기

간이 만료되기 전에 있는 사람

-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
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람

교통참여교육

교통단속현장 등에 

실제로 참여하는 등

의 교육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사람(운전면허 취소
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람을 제외함)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과거 1년 이내에 
동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함)

3) 고령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제도 입법화

이처럼 현행 도로교통법 은 교통안전교육을 일반교통안전교육과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교육대상자와 관련

하여 법규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각기 다른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 

사람의 연령, 신체의 능력 등을 기준으로 각기 다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앞의 <표-3> ‘경찰청 고령자교통사고 발생현

황’ 분석에 따르면, 2008년 23,01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735명의 

사망자와 24,16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이는 전년도 발생건수와 부

상자수 대비 8.9%와 9.8%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고령자 교통사고가 

급증한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고령운전자의 신체적 기능 노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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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등에 따른 운전기능 저하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고령에 

수반하는 신체적 기능의 노화와 질병에 따라 별도의 교통안전교육을 

통하여 고령운전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교통사고발생 위험을 예방하

는 입법 조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제2종 보통운전면허의 

경우 정기적성검사제도의 폐지로 별도의 적성검사 없이 9년마다 운전

면허를 갱신하기만 하면 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수시적성검사제도

에 따라 신체의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조건 부과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2종 운전면허 고령소지운전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

할 교통안전교육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때 모든 고령

운전자에게 이를 강요하기보다는 자발적 의사와 필요에 따라 선택적

으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반발이나 심리적 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고령자 교통사고는 교통운전자뿐 아니라 고령보행자의 과실에 

의해서도 발생된다. 이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보행자 교통안전교육제

도를 입법화하는 것도 고령보행자 보호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좋

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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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외국의 고령자 도로교통안전 관련 법제 
현황 및 시사점
제 1절 일 본

일본은 1970년에 고령화 사회로, 1994년에 고령사회로, 2007년에 이

미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입했고, 일찍부터 고령자 교통안

전문제에 관심을 가져 왔다. 즉 1988년 고령자의 교통안전종합대책에 

대하여 (문부과학성 통지, 國生 제24호), 2003년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의 이행을 향한 종합적인 고령자 교통안전대책에 대하여 (2003. 3. 27. 

교통대책본부결정) 등을 중심으로 고령자 교통대책이 추진되어 왔고, 

교통안전대책기본법 , 도로교통법 , 고령자 장애자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중심으로 ‘고령운전자 전용주차구간제

도’, ‘고령운전자표식표시제도’ 등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제도들

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정책적 법제도적 정비의 결과 2008년 교통사

고 사망자수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2,499명으로서 여전히 6년 연속 

가장 많은 수치를 점하고 있기는 하나, 2007년에 비하면, 228명이 감소

하여 다른 연령대인 16-24세(119명 감소), 50-59세(105명 감소)에 비하여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8) 이하에서는 일본의 고령자 도로

교통안전 관련 법체계를 간략하게 개관하고, 도로교통법 상 고령자 도

로교통안전제도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고령자 도로교통안전 관련 법체계

(1) 교통안전대책기본법

교통안전대책기본법 (1970년 법률 제110호)은 교통의 안전에 관하

여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차량, 선박 및 항공기의 사용자, 차량의 운

38) 60-64세 연령대의 경우에는 15명 증가했다. 內閣府, 交通安全白書, 2009, 9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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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선원 및 항공기승무원의 책무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를 통하여 필요한 체제를 확립하고, 교통안전계획의 책

정과 그 밖의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기본적 시책을 정함으로써 교

통안전대책의 종합적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 법은 우리나라의 교통안전법

에 대응하는 것으로 중앙교통안전대책회의 등의 설치 운영(제14조-제

21조), 교통안전기본계획 등의 작성 공표(제22조-제28조) 등을 규정하

는 등 일본의 교통안전대책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원칙 및 대책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고령자 교통안전대책은 교통안전대책기본법 에 기초하

여 설립된 중앙교통안전대책회의 및 교통대책본부에서 결정된 고령자

의 교통안전대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대책으로 본

격적인 고령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종합적인 고령자교통안전대책에 대

하여 (2003. 3. 27, 교통대책본부결정)의 추진상황(2009. 3), 향후 고령

자의 교통안전대책의 추진에 대하여 (1992. 9. 10, 고령자교통안전대책

추진회의결정), 고령자교통안전교육지도지침 (1990. 2. 13, 고령자교통

안전대책추진회의결정), 고령자의 교통안전종합대책에 대하여 (1988. 9. 

9, 교통대책본부결정), 고령자교통안전대책추진회의의 설치에 대하여

(1988. 9. 27, 교통대책본부장결정) 등을 들 수 있다.39)

(2)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1960년 법률 제105호)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그 밖의 교통안전을 원화하게 하며, 도로교통에 기인하는 장해의 방

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은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10조-제15조), 차량 및 노면전차의 교통방법(제16조-63조의10), 운전

39) 이상윤, 앞의 논문, 25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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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및 사용자의 의무(제64조-75조의2의2), 운전면허(제84조-제108조), 강

습(제108조의2-제108조의12), 교통사고조사분석센터(제108조의13-제108조

의25) 등 도로교통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

령자와 관련해서는 고령운전자 전용주차구간제도(제45조의2, 제49조의

2), 고령운전자 표식표시제도(제71조의5 제3항, 부칙 제22조), 경찰관 

등에 대한 고령보행자 안전횡단조치 노력 의무(제14조 제5항) 등을 규

정하고 있다.

(3) 고령자 장애자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 장애자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2006년 

법률 제91호)은 고령자, 장애자 등의 자립적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의 

확보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공교통기관의 여객시설 및 차량 등, 도로, 

노외주차장, 공원시설 및 건축물의 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일

정한 지구에서의 여객시설, 건축물 등을 일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 등을 강구함으로써 고령자 장애자 등의 이동이나 시설의 이용

상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이 법에 따라 중점정비지구 내의 주요한 

생활관련경로를 구성하는 도로를 중심으로 음향신호기, 고령자 등 감

응신호기, 보행자감응신호기,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기산적으로 분

리하여 보행자와 자동차의 사고는 방지하는 보행자 차량분리식 신호

기 등을 정비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고령자나 장해자 등의 자립적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 관공서, 병원 등을 상호 

연결하는 도로에 대하여 폭이 넓은 보도를 적극적으로 정비했다. 이

와 함께 고령자 및 장애자 등의 통행안전을 도모하고, 고령운전자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호등의 LED(Light Emiting Diode)화, 도로표

식의 고휘도화(高輝度化) 등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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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교통법상 고령자 도로교통안전제도

(1) 고령보행자 보호제도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고령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보

호구역 지정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우리 도로

교통법 상 고령자에 대한 ‘경찰공무원 안전조치 실시의무’와 유사한 

것으로 고령의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거나 횡단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보행자로부터 신청이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관이나 그 장소에 있던 자가 유도, 신호,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당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14조 제4항).

(2) 고령운전자 보호제도

1) 고령자강습 및 인지기능검사(강습예비검사)제도

도입 배경

일본의 경우 고령인구의 증가에 비례하여 70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

면허보유자수가 증가하고 있다. 아래의 <표-14>에서 알 수 있는 것처

럼, 2008년 70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수는 약 653만 명, 면허보유율

은 32.5%였는데, 이는 10년 전인 1998년과 비교하여 각각 2.1배, 1.4배 

증가한 것이다. 앞으로 고령사회의 진전에 따라 고령자의 면허보유자

수 및 면허보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40) 

40) 交通關係法令硏究會 編, 平成21年改正 道路交通法の解説, 大成出版社, 2009, 3頁 參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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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70세 이상 전 연령

면허보유자수 보유율 면허보유자수 보유율

1998년 3,139 23.0% 72,733 68.7%

1999년 3,417 24.0% 73,793 69.3%

2000년 3,658 24.5% 74,687 69.9%

2001년 3,955 25.5% 75,551 70.2%

2002년 4,352 26.9% 76,534 70.9%

2003년 4,735 28.1% 77,468 71.5%

2004년 5,074 29.0% 78,247 72.0%

2005년 5,400 29.6% 78,799 72.6%

2006년 5,725 30.3% 79,330 72.7%

2007년 6,159 31.4% 79,907 73.1%

2008년 6,532 32.5% 80,448 73.6%

연  도 70세 이상 사망사고 전체에서 
점하는 비율

16-69세 합계

2004년 690 10.6% 5,804 6,503

2005년 758 12.4% 5,341 6,110

2006년 697 12.3% 4,965 5,668

<표-14> 일본 운전면허보유자수 추이

(단위 : 1,000명)

출처 : 交通關係法令硏究會 編, 前揭書, 3頁.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체 교통사고건수는 감소 추세를 나타

내고 있으나, <표-15>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15> 일본 자동차 등 운전자의 사망사고 건수(제1당사자41))

41) 제1당사자란, 교통사고에 관계한 사람 가운데 과실이 많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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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70세 이상 사망사고 전체에서 
점하는 비율

16-69세 합계

2007년 684 13.2% 4,501 5,189

2008년 674 14.5% 3,974 4,654

출처 : 交通關係法令硏究會 編, 前揭書, 5頁.

이에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확보에 관한 시책의 실시가 시급한 과

제로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11월에 운전면허제도에 관한 

간담회는 고령운전자에 관한 기억력, 판단력 등에 관한 검사의 도입 

등에 대한 제언 42)에서 운전면허제도 등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를 기초로 도로교통법 은 면허증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 중 갱

신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연령이 70세 이상인 자는 갱신기간이 만료하

는 날 6월 전에 그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안위원회가 행하는 도

로교통법 제108조의2 제1항 제12호에서 정하는 강습(이하 ‘고령자강

습’이라 한다)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제101조의4 제1항). 

또한 2009년 6월 1일자 개정 도로교통법 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연령이 75세 이상의 고령자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증의 

갱신기간이 만료하는 날 6개월 전에 인지기능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

는 ‘인지기능검사(강습예비검사)제도’를 도입했다(제101조의4 제2항). 

의의 및 주요 내용

고령자강습제도는 수강자에게 실제로 자동차 등의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운전적성검사기기를 사용한 검사를 행함으로써 운전에 필요한 

적성에 관한 조사를 행하고 수강자에게 자신의 신체적인 기능의 변화

42) 이 제언에서는 “가령(加齡)에 따라 발생하는 기억력, 판단력 등의 저하가 자동차 
등의 운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이해시킴과 동시에 이러한 기능저하의 

경향에 있는 자를 파악하여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거나 지속적인 안전운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면허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石橋尙樹, 
安全で快適な道路交通の確保と交通事故の防止, 立法と調査 第266号, 2007, 4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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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자각하도록 함과 더불어 그 결과에 따라 조언 지도를 행하는 것

을 내용으로 하고, 이 강습을 수강한 자는 운전면허증 갱신시 강습을 

받지 않아도 된다. 2008년 고령자강습을 수강한 자는 136만 488명에 

이른다고 한다.43)

인지기능검사제도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연령이 

75세 이상의 고령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하고, 인지기능검사는 주소지

를 관할하는 공안위원회가 실시한다. 한편 앞서 언급한 것처럼 면허

증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 중 갱신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연령이 70

세 이상인 자는 갱신기간이 만료하는 날 6월 전에 그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안위원회가 행하는 고령자강습을 받아야 한다(제101조의4 

제1항). 그런데 앞서 언급한 75세 이상의 고령자운전자의 경우에 공안

위원회는 당해 인지기능검사의 결과에 근거하여 인지기능강습을 실시

하여야 한다(제101조의4 제2항). 

이와 관련하여 공안위원회는 i) 면허를 현재 소지하고 있는 자 중 

갱신기간이 만료한 날의 연령이 70세 이상 7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는 면허증의 갱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갱신기간이 만료하는 날 전 

6월 이내에 고령자강습을 받아야 한다는 것, ii) 면허를 현재 소지한 

자 중 갱신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연령이 7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i)’의 사항과 함께 면허증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갱신기간이 

만료한 날 전 6월 이내에 인지기능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서면으

로 알려야 한다(제101조의4 제3항).

기대효과

고령자강습제도 및 인지기능검사제도의 실시를 통하여 고령자 관련 

도로교통안전사고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44) 한편 이 

43) 內閣府, 交通安全白書, 2009, 67頁.
44) 管野誠一, 高齢者の交通事故を減少させるために, 北の交差点 第25号, 2009, 19頁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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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실효적인 시행을 위해서 앞으로는 더욱 증가할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확보를 위해서 인지기능검사의 실시에 더하여 더욱 신체기능

검사의 충실이나 신체기능을 보완하는 선진적 기술의 도입 등을 고려

할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다.45)

2) 고령운전자 전용주차구간제도

도입 배경

다수의 고령자가 방문하는 시설에서 시설 내의 주차장이 주차수요

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고령운전자가 주차가능한 장소를 찾

기 위하여 부근의 도로를 배회하는 등 목적지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교통

사고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 

도로교통법 은 고령운전자 등 전용주차구간제도를 도입했고, 도도부

현 공안위원회에 대하여 많은 고령자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관

공서나 복지시설 등의 주변 도로에 고령운전자등전용주차구간을 설치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도로교통법 제45조의2, 제49조의2). 개정 

도로교통법 은 공포일(2009년 4월 24일)부터 1년 이내에 정령으로 정

하는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2010년 4

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적용대상 

전용구간에 주차할 수 있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71조의 5 제2항에 

따른 보통자동차대응면허를 취득한 자 중 70세 이상의 자, 청각장애 

또는 지체부자유를 이유로 조건부면허를 취득한 자, 임신 중 또는 출

산 후 8주간 이내의 자(이하 ‘고령운전자 등’이라 한다)이다(제45조의2 

제1항).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일본 도로교통법 은 ‘고령자’에 

45) 石橋尙樹, 前揭論文, 8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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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고령자를 ‘70세 이상의 

자’로 보고 있다.

전용구간에 주차하기 위해서 고령운전자 등은 공안위원회에 고령운

전자 등 표장 교부를 신청해야 하고, 이를 차륜에 부착하여야 한다(같

은 법 제45조의2 제3항). 전용구간에 주차할 수 있는 차륜은 보통자동

차(경자동차를 포함한다)이고, 대형자동차나 이륜차 등은 주차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전용구간에 주차할 수 있는 자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동승하는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다. 

고령운전자 등 표장의 부적정한 사용의 억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표

장을 양도 대여하는 행위에 벌칙(5만 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

으며(같은 법 제120조),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에 표장의 반납의무를 

규정하여(같은 법 제45조의2 제4항) 이에 위반한 경우의 벌칙(2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도 부과하고 있다(같은 법 제121조). 

또한 고령운전자등전용주차구간에 고령운전자 등 표장을 게시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한 경우로서 그 주차위반행위의 형태가 방치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만 엔 이하의 벌금, 그 외의 경우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45조의2, 제49조의2, 제

49조의3, 제49조의4, 제49조의7, 제119조의2, 제119조의3). 

기대효과

이와 같이 고령운전자등전용주차구간제도는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수

단으로서 운전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 등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의 

주변도로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 구

간은 각종 공적 절차, 통원 등에서 고령자 등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설의 주차장이 주자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도도부현 공안위

원회가 그 시설의 가까운 도로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라 고령

운전자 등이 목적지에 가깝게 주차장소를 안전하고 쉽게 확보할 가능

성이 크게 되는 등 교통사고의 방지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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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운전자표식표시제도

고령운전자표식의 의의

‘고령운전자표식’은 이를 표시함으로써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진

함과 동시에 당해 표식을 표시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주변 운전자의 

배려를 요구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46) 2007년 도로교

통법 개정에 따라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게 고령운전자표식의 표

시가 일률적으로 의무화되었고, 이에 위반한 경우 벌칙이 부과되었다. 

이 제도는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경찰은 시행 후 1년

간을 제도주지기간으로 정하여 그 기간 동안 고령운전자표식의 표시의

무위반을 단속하지 않았다. 그 후 경찰 및 관계기관 단체에 의한 적극

적인 홍보활동 등의 결과, 2008년 2월 41.8%였던 75세 이상의 운전자

의 고령운전자표식의 표시율이 2008년 9월 75.4%까지 상승하는 등 고

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이 제고되었다고 한다.47) 

제도의 재검토

2009년 개정 도로교통법 은 향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고령

운전자표식표시제도가 보급 정착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제도에 관한 

조항을 당분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도로교통법 부칙 제22조),48) 

70세 이상의 자49)에게 연령의 증가에 수반하는 신체의 기능저하가 자

46) 交通關係法令硏究會 編, 前揭書, 17頁.
47) 交通關係法令硏究會 編, 前揭書, 17頁.
48) 도로교통법 부칙에서는 “당분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적용하지 않는가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고령운전자표식 표

시율의 상황, 국민 각층의 의견 등을 기초로 고령운전자표식의 표시의무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게 될 것이다. 가령 장래에 다시 표시의무가 재검토되는 경우에는 국회
의 심의를 거쳐 법을 개정하게 될 것이다. 이상윤, 앞의 논문, 36쪽. 

49) 2007년 개정 도로교통법 에서는 70세 이상 75세 미만의 자에게 고령운전자표식
표시의무를 부과했으나, 2008년 개정 도로교통법 부칙은 이를 70세 이상의 자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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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의 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보통자동차의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표식을 붙여서 운전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

과하는 것으로 개정했다(같은 법 제71조의5 제3항, 부칙 제22조).

제 2절 미 국

미국의 경우 고령운전자(older driver)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으

로 미 의회가 2005년 통과시킨 안전하고, 책임있고, 유연하고, 효율

적인 교통형평법 (The Safe, Accountable, Flexible, Efficient Transportation 

Equity Act: A Legacy for Users; Public Law 109-59, 이하 ‘SAFETEA-LU’

라 한다)을 들 수 있다. SAFETEA-LU는 ‘연방고속도로 보조 고속도

로 안전 프로그램 운송프로그램 등을 위한 기금’에 관한 사항을 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AFETEA-LU 제2017조를 통해서 의회는 

미연방교통성(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에 대하여 고령운전자

에 관한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연구 및 시범프로그램을 실

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 고령운전자안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6 회계연도부터 2009 회계연도까지 매년 1,700,000 $를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SAFETEA-LU 제2017조는 고령운전자 안전향상

에 관한 사항과 법집행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고령운전자 안전 향상’에 관해서만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고령운전자교통안전기금

SAFETEA-LU 제2017조 (a)항은 미연방교통성장관(secretary of trans-

portation)에게 고령운전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

연구 및 시범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U.S. Code Title 23 제403조에 

규정된 기금 중 2006 회계연도부터 2009 회계연도까지 매년 1,700,000 

$를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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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연구 및 시범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연구 및 시범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50) 

i) 고령운전자, 고령운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즉 내과

의, 그 밖의 관련 의료인, 고령운전자의 가족, 허가관청, 집행 공무

원 및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여러 공적 기관과 

운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규정함

ii) 비차별적 방식으로 모든 운전자의 운전면허 발급결정에 활용되

는 의학적 기준의 과학적 기초 및 심사(screening)전략을 향상시킴

iii) 안전상의 혜택과 프로그램의 이동성 영향, 상이한 운전면허전략

의 이동성평가, 운전자평가 및 재활방법의 평가를 위한 현장 테

스트를 수행함

iv) 고령운전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운전자재교육과정

의 가치 평가 및 그 잠재적 안전성을 향상시킴

v) SAFETEA-LU 제2017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밖의 활동을 

수행함. 

3. 계획의 공식화 및 의회에의 계획 제출

미연방교통성장관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친 후 프로그램을 고

안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고령운전자교통안전계획’(older driver traffic 

safety plan)을 공식화해야 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에 미

의회 하원의 ‘교통 인프라스트럭처위원회’(the Committee on Transpor-

tation and Infrastructure House of Representatives)와 상원의 ‘상업 과학

50) 23 U.S.C. § 2017 (a) (2) (A)-(E).



제 2절 미 국

61

교통위원회’(the Committee on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of 

the Senate)에 고령자운전교통안전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4. 고령운전자교통안전계획의 구체화

미연방교통성장관은 ‘고령운전자교통안전계획’의 공식화 업무를 전

미고속도로교통안전국(The National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이하 

‘NHTSA’라 한다)에 위임했다. 이하에서는 NHTSA가 작성한 ‘고령운전

자교통안전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고령운전자교통안전계획 공식화를 위한 전문가 패널

NHTSA는 이미 1989년부터 고령운전자연구프로그램을 가동해 왔고, 

2003년 미연방교통성이 발간한 ‘성숙한 사회를 위한 안전한 이동성 : 

도전과 기회’(Safe Mobility for a Maturing Society: Challenges and Op-

portunities)51)이라는 보고서 작성에도 깊이 관여하는 등 미국 내에서 

고령운전자 안전 정책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2005년 NHTSA는 고령운전자교통안전계획 공식화를 위해서 의료관

계자, 노인복지서비스 관계자, 법집행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

성된 고령운전자 부문 관련 전문가 패널을 소집했다. 여기서는 다음

과 같은 몇 가지 주제들이 논의되었다.52) 

1) 고령운전자의 다양성 

프로그램의 고안 및 집행시 고령운전자들 사이에 신체적 심리적 및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51) 이 보고서는 고령도로이용자안전(운전자, 점유자 및 보행자)에 대한 지식에 관심
을 두었고 미국 내에서 고령운전자안전에 관한 지식에 존재하는 치명적인 차이에 

관심을 두었다. 
52)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Older Driver Traffic Safety Plan, http:// 

www.nhtsa.gov/people/injury/olddrive/OlderDriverPlan/images/OlderDriverSafetyPlan.pdf, 
p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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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자 평가 및 도구

현행의 운전 평가 및 검사 도구의 유효성 및 신뢰성을 위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운전 전환 및 중지

고령운전자의 운전중지를 유도하기 위한 논의의 방향을 ‘자동차 열

회(key)를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운전자로부터 보행자로 안전하

게 전환하도록 하는 것’으로 돌려야 한다. 

4) 조직 및 전문가의 역할, 책임 및 파트너쉽

법집행자, 의료제공자, 사회서비스 제공자 및 면허행정청은 고령운

전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역할을 다 해야 한다. 

(2) 고령운전자교통안전계획의 주요 내용

NHTSA가 작성한 ‘고령운전자교통안전계획’은 다음과 같은 것을 주

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검사 및 평가(Screening and Assessment)

고령운전자뿐 아니라, 의료 제공자, 고령운전자의 가족, 면허 행정청, 

법집행자 모두가 운전능력에 관한 검사 및 평가의 중요성을 향상시키

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2) 운전면허(Licensing)

의학적으로 리스크를 갖고 있는 운전자와 관련한 운전면허 발급 행

위의 유효성 및 중요성, 면허발급행정청과 리스크를 갖고 있는 운전

자에 관한 그 밖의 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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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제공자

검사 및 평가의 범위 밖에 있는 의료제공자와 고령운전자에 관한 

문제들에 중점을 둔다. 

4) 공교육 및 프로그램 홍보

고령운전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운전자 재교육 과정을 포함한 교

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평가하는 활동을 확인한다.

5) 그 밖의 활동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제 3절 시사점

1. 정책 및 법제도 정비의 관점 전환

우리나라의 고령자 교통관계법이라 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이나 교

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에서는 고령자 본인을 위한 제도나 배

려도 매우 미비하고, 주로 ‘교통약자 보행자로서의 소극적 교통참여

자’의 관점에서 정책 및 법제도를 정비해 왔다고 할 수 있는 데 비하

여 미국의 경우는 고령(운전)자 뿐 아니라,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들도 법적용의 고려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고, 그들에 대해서도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강

자 운전자로서의 적극적 교통참여자로서의 고령자라는 관점에서 정

책 및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관련 법 정비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고령자 교통관계법은 주로 ‘교통약자 보행자로

서의 소극적 교통참여자’라는 관점에서 정책 및 법제도를 정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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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교통강자 운전자

로서의 적극적 교통참여자로서의 고령자’라는 관점에서 정책 및 법제

도를 정비해 오고 있다. 그리하여 일본의 경우 고령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 정비 뿐 아니라, 고령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습이

나 인지기능검사제도를 정비하고, 고령운전자 전용주차구간제도, 고령

운전자표식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실시 중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고령운

전자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고,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연구 및 시범프로

그램을 추진 중이며, 운전면허 발급결정의 근거가 되는 의학적 기준의 

재검토 및 개선과 관련하여 고령운전자의 신체적 변화를 반영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고령운전자 관련 정책 및 법제도의 대상

으로 고령운전자 본인 외에 고령운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과

의, 의료 관계인, 가족, 관련 공적 기관 등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고령자 증가에 필연

적으로 수반되는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되, 교통약자 보행자로

서의 소극적 교통참여자라는 관점을 넘어서 교통강자 운전자로서의 

적극적 교통참여자를 관점으로 전환하여 관련 정책 및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일본 고령자 도로교통안전 관련 법제의 시사점

일본은 일찍부터 고령자 교통안전문제에 관심을 가져 왔다. 일본은 

특히 고령자 장애자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을 

중심으로 고령자 등 감응신호기 설치, 고령자의 안전 보행 확보을 위

하여 역, 관공서, 병원 등을 상호 연결하는 도로의 정비, 고령자의 시

각 능력을 고려하여 신호등의 LED(Light Emiting Diode)화, 도로표식의 

고휘도화(高輝度化) 등 고령친화적 교통시설을 정비해 왔고, 도로교

통법 을 중심으로 ‘고령운전자 전용주차구간제도’, ‘고령운전자표식표

시제도’ 등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제도들을 마련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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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적 법제도적 정비의 결과 2008년 교통사고 사망자수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228명이 감소하여 다른 연령대인 16-24세(119명 

감소), 50-59세(105명 감소)에 비하여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

는바,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자 교통안전 관련 정책 및 법제도 정비에 

선행의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 미국 고령자 도로교통안전 관련 법제의 시사점

미국도 최근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

작하여 고령운전자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고,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연

구 및 시범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은 고령운전자 본인 뿐 아

니라, 고령운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즉 내과의, 그 밖의 

관련 의료인, 고령운전자의 가족, 허가관청, 집행 공무원 및 고령운전

자의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여러 공적 기관과 운송기관 등이 고

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들을 

고령운전자 관련 정책 및 법제도의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특히 미국은 운전면허 발급결정의 근거가 되는 의학적 기준들이 과

학적이고 객관적인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

임으로써 운전면허행정에서 고령운전자의 신체적 변화를 반영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은 고령운전자에 

고유한 운전자재교육과정의 정비에 관심을 크게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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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고령자 도로교통안전법제 개선방안
제 1절 도로교통법상 고령자 용어의 도입 및 

통일적 사용

도로교통법 은 고령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노

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법률들은 종래의 의미에서의 ‘노

인’을 규율 대상으로 하면서도 ‘노인’이라는 용어 대신 ‘고령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82호로 제정되어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이

다. 다만, 이 법은 ‘고령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그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때문에 도

로교통법 제80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도 되는 자인지 그렇지 아니한 자인

지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에서 고령자에 대한 명확한 정

의를 내려 줄 필요가 있고, 이와 더불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과 도로교통법 상의 ‘고령자’와 ‘노인’의 용어를 단일화한다면, 양 법

령 적용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절 고령보행자 보호제도 관련

1. 노인보호구역 지정 관리계획 및 재정상의 조치의 

법령화

우리나라는 고령보행자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상 ‘노인보호구역제도’를 도입 시행중이다. 이는 일본에서도 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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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아니한 제도로서 비교적 일찍부터 고령자 교통안전사고 대책을 마

련해 온 일본의 경우보다 더 선진적인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은 노인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절차 및 기

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 규칙상 특히 ‘노인보호구역 

지정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은 엄격하게 이해할 때 그 수권 범

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르면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시행규칙 

차원에서 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을 두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한

다. 따라서 노인보호구역 지정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은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차원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에 위치지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노인보호구역 지정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 확보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규칙 제5조상의 재정상의 조치에 

관한 조항 역시 법률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노인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의 실효성 확보

도로교통법 은 차마의 운전자에 대하여 시장등이 노인보호구역에

서의 차마의 통행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준수하고 노

인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12조의2 

제3항). 다만, 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 별다른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그 실효적 집행을 위해서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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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상 
  교통안전교육제도

노인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

고 있는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은 경찰서장에 

대하여 노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노인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안전보행에 대한 지도 등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것을 의무지우고 있다(제10조). 그런데 노인보호구역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은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규칙 제10조상의 경

찰서장의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책무가 노인보호구역이 설치된 노인복

지시설에서의 교통안전교육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규율은 도로교통법 상 교

통안전교육에 관한 조항에서 다루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할 것이다. 

이 조항에 대한 수범자의 이해가능성 도모의 측면에서도, 고령자 교

통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 3절 고령운전자 보호제도 관련

1.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제도 정비

현행 도로교통법 은 교통안전교육을 일반교통안전교육과 특별교통

안전교육으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교육대상자와 관련하여 법

규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각기 다른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 사람의 

연령, 신체의 능력 등을 기준으로 각기 다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고령운전자의 신체적 기능 노화와 질병 등에 따른 

운전기능 저하에 따라 고령자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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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에 수반하는 신체적 기능의 노화와 질병에 따라 별도의 교통안

전교육을 통하여 고령운전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교통사고발생 위험

을 예방하는 입법 조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고령자 교통사고는 교통운전자뿐 아니라 고령보행자의 과실에 

의해서도 발생된다. 이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보행자 교통안전교육제

도를 입법화하는 것도 고령보행자 보호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좋

은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2. 적성검사제도의 정비

현행 도로교통법 상 65세 이상 제1종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는 직전 정기적성검사기간 시

작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근거로 지방경찰청장은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새로이 붙이거나 바꿈으로써 

운전자의 신체의 고령화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도로교통

법 제80조 제3항,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참조). 

그러나 제2종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연령의 많고 적음의 유

무를 불문하고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

부터 기산하여 9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로, 그 밖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9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도 운

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같은 법 제87조 제3항). 

따라서 지방경찰청장은 제1종 운전면허 고령소지자의 경우와는 달

리 제2종 운전면허 고령소지자에 대하여는 정기적성검사를 통하여 고

령화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8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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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제9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함)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4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앞서 언급한 

조건을 새로이 붙이거나 바꿀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제2종 운전면허 고령소지자에 대하여 고령화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도로교통법 상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 중 직접적 일반적 고령화에 따른 사유로는 i) 안전운전에 장애

가 되는 신체장애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ii)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

가 경찰청장에게 통보된 경우 정도를 들 수 있을 것인데, 특히 ‘i)’의 

경우 그 규정 내용이 매우 불확정적이어서 실제 법을 집행할 때 이를 

들어 수시적성검사를 의무화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함)를 받은 사람이 이상과 같은 수시적

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

8호)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수시적성검사제도를 활용하여 신체의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조건 부과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로는 ‘ii)’ 정도를 들 수 있는 바, 이

에 해당하는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하여 수

시적성검사제도를 활용하여 신체의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조건을 부

여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에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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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으로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신체상태 또는 

운전능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일본의 경우처럼 운전면허의 종별을 불문하고 고령운전

자에게 고령자강습을 받도록 하거나 인지기능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운전에 필요한 적성에 관한 조사를 행하고 수강자에게 자신의 신체적

인 기능의 변화를 자각하도록 함과 더불어 그 결과에 따라 조언 지

도를 행하여 고령자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고령운전자표식표시제도의 도입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고령운전자 본인에게 안전운전

을 촉진하고, 주변 운전자에게 고령운전자 차량이라는 것을 알림으로

써 운전시 배려할 것을 요구한다는 차원에서 일본의 경우처럼 연령의 

증가에 수반하는 신체의 기능저하가 자동차의 운전에 영향을 미칠 우

려가 있는 때에는 자동차의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표식을 붙여

서 운전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때 고령운

전자표식의 강제할 경우 있을 수 있는 반발이나 저항의식을 고려하여 

고령운전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임의적으로 이를 부착하도록 하고, 부

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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